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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본 장에서는 선주민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근대식민지주의가 선주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 뒤, 21세기의 선주민을 둘러싼 정세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선주민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그때까지 원주민(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선주민(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원주민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원래(原)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미개」「벽지」「문화가 뒤떨어진」 등 부정적인 뉘앙스도 풍긴다는 것은 이미 학생들에게 배부한 앙케이트에서도 알 수 있다(스튜어트 1997a:109). 그러한 뉘앙스와 더불어 1980년대에 비로소 불기 시작한 선주민운동의 영향에 의해 일본에서는 「원주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의 Indigenous나 Aboriginal의 번역어인 「선주민(족)」이라는 말이 정착하게 되었다.

다만, 일본어에서의 의미와는 달리 중국어의 「선주(先住)」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산 시기의 전후 정도만을 나타내는 의미밖에는 가지지 않으므로, 중국어에서의 선주민(족)은 원주민(족)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에서는 선주민을 Native American이나 First Nation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알래스카의 에스키모Eskimo(이누피아크Inupiat, 유피크Yupik), 그리고 알류트Aleut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문화집단・이민족(異民族)의 도래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민족을 통틀어 선주민(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선주민과 선주민족의 구분에 관하여서는 선주민족은 개별의 민족집단 – 선주민족 야노마미Yanomami, 선주민족끼리의 반목 – 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며, 선주민은 「UN선주민작업부회」 등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세계에 분포하는 모든 선주민의 집합, 또는 그 개념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선주민의 정의

 선주민의 정의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조금씩 변화해왔다. 즉 선주민에는 선주권이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 일본이나 중국, 인도, 소말리아 등 – 가 있으므로, 각 나라간에 일치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곤란하며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선주권(先住權)이란, 선주민이 거주하는 나라의 국민이 가진 모든 권리 위에 선주민에게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수렵기(어로기)는 선주민은 정황상 수렵 및 어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스튜어트 2002a 및 제12장 참조).


 그리고, 세계의 선주민의 대표단체인 국제선주민족회의가 1981년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였다.
선주민족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오래된 사람 및 그 자손이며, 자신과는 다른 에스닉ethnic, 또는 인종집단이 구성하고 있는 국가에 살며, 정부의 주체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http://www.halcyon.com/pub/FWDP/International/intconv.txt)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UN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현재의 UN인권소위원회)의 호세 마르티네스 코보(Jose Martinez Cobo)특별보고관에 의한 1986년의 것이다. 코보의 보고 중 일부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선주공동체 혹은 선주민족은 침략을 받고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며, 그 생활영역에서 현재 우세한 주류사회와는 다른 독자성을 가진 집단의 자손들로써, 현재 사회의 중심에서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영역에서 에스닉・아이덴티티를 자신의 문화양식, 사회제도 및 법제도에 따라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장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것을 결의한 민족이다. (E/CN. 4/Sub. 2/1986/7/add. 4)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69조약(독립국에 있어서의 원주민 및 종족민에 관한 조약(선주민 및 종족민조약), 1989년 체결 : 일본은 미비준)이다.

제1조
제1항 (a) 독립국에 있어서 소수선주민(부족민, 종족민 : tribal peoples)이란, 독자적인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 국민과 구별되며, 법적, 사회적 지위가 특별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자.
(b) 독립국에 있어서 민족이란 정복이나 식민지화, 또는 현재의 국경이 획정되었을 때, 그 나라 또는 나라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의 자손이므로 선주민족이라고 보며, 나아가 법률 상의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2항 선주민족 또는 소수선주민족(부족민, 종족민)으로써의 자기의식이 이 조약이 규정하는 집단 및 구성원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일 것.

	국립국회도서관 의회관청자료실, 그리고         에 의한 ILO조약의 번역문에는 「원주민」「선주민」「부족민」이 쓰이고 있다. Indigenous의 번역어로써 「원주민」이 「선주민」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위와 같으나, 「부족민」「종족민」에 대해서 북・중・남미 등과 같이 선주민과 비선주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배사회와 피지배사회에도 선주성이 있으므로 피지배적인 상황에 있는 선주적인 사람(tribal peoples)을 부족민 혹은 종족민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부족민・종족민에 의해 환기되는 이미지는 아직도 네거티브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소수선주민(족)」이라고 번역하였다.


 이상의 정의 중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스스로 선주민이라고 자기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선주민에게도 인정받는 자」라는 점이므로, 자기의식은 선주민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N에 가맹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므로 선주민은 위원회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정식으로 가맹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선주민(족)을 둘러싼 UN 등의 정의에서는 유럽의 「소수선주민」을 제외한다고 하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다. 선주민(족)이란, 식민지화된 유럽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위와 같이 선주민의 정의는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다.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선주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선주민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외부에서의 정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선주민의 주장도 있다. 또한 정의를 서두른 UN선주민작업부회의장 다이스(Erica-Irene A. Daes)의 말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를 가지며, 처해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다 소속된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나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계의 선주민을 하나의 정의로 묶어버린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신중론(UN선주민작업부회, E/CN. 4/Sub. 2/AC. 4/1996/2)도 있으며, 모순이 없는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 실제로 심의 중인 UN선주민권리선언초안(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도 선주민(족)을 정의하는 조항이 없으며, 코펜하겐에 본부를 둔 국제선주민간계 워크그룹(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Indigenous Affairs : IWGIA)도 선주민(족)을 정의하지 않고, 어떤 집단이 선주민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사회적인 실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공인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즉, 세세한 조항을 붙여서 정의를 내리면 어떤 집단을 제외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선주민을 둘러싼 의논은 유연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한 정의 이외에도 선주민(족)에 관한 정의는 다수 존재(스튜어트 1998:254)하지만, 이상의 정의 또는 국제정세로 미루어 다음의 4가지의 속성에 의해 선주민(족)을 인식하는데 있어 참고로 삼도록 한다.
1 선주성(先住性)
선주성이란, 근대식민지화 이전부터 선조가 그 토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의 속성이다. 단, 반드시 그 토지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A라고 하는 민족이 B라고 하는 민족을 정복하거나 쫓아내는 등에 의해 역사적으로 민족의 분포는 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식민지화된 당시에 살고 있던 집단의 자손을 선주민이라고 본다.

2 피지배성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율적인 사회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문화집단・이민족에 의해 본의 아니게 지배를 받는 것. 단,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의 고전적 식민지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소수선주민(족)」도 선주민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역사적 연속성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주거지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것을 가리키는데,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의 강제이주 혹은 도시로 이주한 선주민에게도 역사적 연속성이 인정된다.

4 자기인식
자기의식이라고도 한다. 스스로 선주민이라고 인식하며, 다른 선주민에게도 선주민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가리킨다. 위의 3가지 속성에 해당하더라도 선주민으로서의 자기인식이 없는 집단 또는 개인은 선주민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4가지의 속성에 더불어 국제인권B규약(1996)의 제1부 제1조(「인민자결(人民自決)의 권리」)에서는 1)모든 인민(peoples)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 권리에 기인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함과 동시에 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3)이 규약의 체결국가(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책임을 가진 국가를 포함)는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촉진 및 자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peoples가 민족에 해당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선주민족에 자결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으로 선주민족과 문화나 언어가 나라에 따라 보호되며, 다문화정책・문화다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소수민족내지 에스닉・마이너리티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에스닉・마이너리티란, 국민국가 중에서 자결권을 구하지 않으며 선주성이 없는데다, 선주권을 계승하지 않는 집단에 대하여, 선주민족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자결권이 있으며 선주성에 기인한 선주권을 계승하는 것을 통하여 에스닉・마이너리티라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선주민(족)을 인식하는 위의 속성이 상당히 애매하므로 일종의 순환론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배경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나 이리얀・자야Irian Jaya의 여러 집단은 스스로 선주민이라고 주장하며 몇몇 국제NGO조직에 의해 선주민이라고 인정받은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의 게르어(語)를 쓰는 여러 집단은 선주민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선주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법적인 보장이 어디보다 발전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도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 이러한 나라에서 선주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성립이 잘 되어 있는 배경에는 선주민을 네이션nation이라고 인정하고, 특정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던 옛 영국의 법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네이션nation이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이 가리키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용례로써 언어를 지표로 삼고 있는 Quebec nation, 종교를 지표로 삼고 있는 Jewish nation, 선주성을 지표로 삼고 있는 캐나다의 First nations와 같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네이션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부가되어 있다. OED에 의하면, nation을 출자(出自), 언어 또는 역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민족」(distinct race or people)으로써 북아메리카의 tribe는 nation의 예로 든 뒤, 독립된 국가로써 조직되어 획정된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네이션은 원래 일본어의 「민족」이라는 말에 상당히 가까우며, 최근에는 완전히 「국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Churchill 1994:299-309, Tully 2000:52-58).
즉, 네이션에는 일본에서 말하는 「민족」과 「국가」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선주민족에 대해 na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이션」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영국의 구 식민지 국가들은 각각 선주민에 대한 정책이 다르기는 했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 전통을 답습하였으므로 선주민운동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선주민에 권리가 있다는 것은 원래, 영국의 커먼로(common law)에서 유래한 것이다(스튜어트 1998:256[주19]). 영국과는 법 전통이 다른 나라에서는 선주민이라는 개념을 성립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커먼로(common law) : 법적으로는 구제할 수 없더라도 정의와 형평, 그리고 관습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구제하여야 하는 사건에 관한 판례법. 뉴질랜드 등의 법정에서 커먼로를 해석한 범례에서는 선주민의 「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주민의 인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주민의 정의나 개념규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이유 등으로 선주민에 해당하는 집단의 수와 총인구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각각의 국가가 실시하는 국세조사에서는 「선주민」이라는 조사항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선주민의 인구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수가 상당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선주민이나 그 지원단체는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또한 선주민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복지나 장학금 등의 제도가 확립・충실해짐에 따라 스스로를 선주민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늘어서, 과거 20년간 각국의 선주민의 인구는 통계상의 몇 배 내지는 몇 십 배나 늘어났다. 예를 들어, 미국 앨라배마주(洲)의 인구조사에서는 1970년의 선주민(인디언)의 인구는 당시 통계상 2,500명이었으나, 1990년의 조사에서는 1만6,000명으로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계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파푸아뉴기니나 나우르공화국, 통가왕국 등과 같이 예전에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선주민인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국가를 형성하여 주류사회를 만든 경우도 있으므로, 선주민의 인구가 시시때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 선주민 집단의 총인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참고로 지원집단의 집계에서는 세계 각지에 약5,000여 집단이 있으며, 총인구는 최소추정2억5,000만 명, 최대6억 명까지 보고 있다(우에무라 1995;바쟈 1995:18:180;Goehring 1993:6-8 등).

근대식민지주의와 선주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선주민(족)은 식민지주의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주의란, 서구의 여러 나라가 중세에 틀을 벗어나 대항해시대에 들어선 약16세기 이후의 근대식민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써, 고대 페니키아 등과는 구별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세계각지에 분포하는 수천의 선주민 전부를 망라할 수는 없으므로 주로 신대륙이라고도 하는 북・중・남미의 사례를 들어 근대식민지주의가 선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개관하도록 하겠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서구의 여러 나라가 15세기 후반에 아프리카의 재발견 – 고대부터 아프리카는 유럽에 알려져 있었지만, 중세에는 일시적으로 망각되어 있었다 – 에 이은 신대륙의 「발견」이라고도 오인되는 「도착」에 의해, 선주민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유럽인이 빠져 나오기 이전, 선주민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그 시점에 있어서는 「선주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 의한 식민지주의적인 지배하에서 자율도 생활영역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선주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신대륙에서 유럽인이 만난 선주민에 대한 시선은 복잡했다. 선량한 야생아(野生兒) 혹은 야생인(Natural man)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한편으론 피에 굶주린, 잔인한 야만인이라는 이미지가 병존하였다(스튜어트 2003a:37-39). 게다가 고대그리스의 신화에서 끌어온 「야생인」「야인」 - 모두 Wild man – 의 이미지(스튜어트 2003a:32-34)가 더해져서, 실제와는 동떨어진 선주민상이 당시 유럽으로, 그리고 후세에는 널리 세계적으로 유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스튜어트 2003b:253-257).

이 모든 이미지에서도 선주민은 유럽인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으며, 문화적・정신적으로 유아(幼兒)이고, 항상 감시・감독을 받으며 금치산자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 선주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유럽에게는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필연성 중의 하나는 「새로운 땅」의 「발견」이라는 구도를 지지한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 Dickason 1989:221-239)의 개념이었다. 무주지란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는(Nullius) 땅(Terra)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다는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럽인이 침입한 토지에서 선주민은 생활영역에 대하여 점유, 점령, 점거하는 사회제도가 있었으나, 그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으므로 유럽인은 그러한 제도를 「미개」의 제도로 간주하고, 선주민이 살고 있더라도 그 토지를 무주지로 보았던 것이다.

무주지라는 개념의 기반 위에 당시의 유럽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경작을 최고의 문화적인 상태로 삼는 독단적인 발상이 있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말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culture(문화)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논・밭 등을) 일구다」「경작하다」라는 의미이며, 그 「문화」는 「문명」과 거의 동의어로써 사용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선주민의 대부분은 토지를 대부분 일구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일군다고 규정되어 있던 「문화」를 선주민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미개 또는 야만이라고 단정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문화」를 가지지 않은 자를 배척하여, 선주민이 살고 있는 근대세계의 시스템에서 소외된 여러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데에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았다. 즉 「문화」가 없는 선주민의 토지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땅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배자에 의한 점유를 정당화하는데 쓰이게 되었고 어떠한 문명도 가지지 않은 미개인으로써 선주민의 존재는 식민지화되어 「문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이다(오다 2003:226-227).

이러한 무주지개념을 구사하여 선주민의 토지를 빼앗음과 동시에 당시의 유럽에서는 「문화=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기독교도여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선주민은 기독교도가 없었으므로, 선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기독교도의 의무가 되었던 것이다. 선주민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포교활동이 선주민의 문화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때로는 선주민의 사회에 파괴적인 타격을 주었던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Cole & Chaikin 1990). 단, 모든 개종은 강제적이 아니었으며 선주민은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키시우에 1991, 2002). 민족종교와 기독교도의 습합종교(syncretism)도 많았고, 이는 자민족의 전통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었다(Young 2001).

	습합종교(習合宗敎, syncretism)란, 다른 교리가 뒤섞인 새로운 종교 또는 종파를 가리킨다. 기독교와 선주민의 종교의 습합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가 멜라네시아의 카고・컬트(cargo cult)나 북미 인디언의 고스트・댄스(ghost dance)이다.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선주민 중에서 예언자가 나타나, 유럽의 풍요로운 공업제품을 가득 실은 배(cargo)가 입항한다거나, 선조가 되살아난다거나 하는 것의 신앙이다.


선주민의 생활영역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행동도 식민지지배의 폐해 중 하나였다. 스페인이 16세기부터 중남미에서 선주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겼던 바리오(미야노 1992:126-133)나 북미의 영국식민지에서 지정거류지(reserve, reservation : 스튜어트 2002b:82-83)가 선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었다. 지정거류지는 대부분 농지개척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입지조건도 자연환경조건도 극히 열악한 장소에 설정되었다. 지정거류지는 선주민을 보호하고 교화(「문명화」)하는 장소라는 구실이 따랐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류사회와 격리하여 선주민이 사라지도록 하는 장소로써 운영되었다(Hixie 1996).

식민지경영은 지역에 따라, 또는 종주국이나 시대에 따라 달랐다. 스페인 등이 신대륙을 침공하여 식민지를 만들었던 16세기 당초부터 신대륙의 선주민은 진정한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중세의 유럽인들에게 알려졌던 반인반수의 「야인」이었는지에 대한 의논이 일었지만, 선주민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결정되어 버리면 선주민이 서구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논쟁이 일었다(스튜어트 2003a:43-44). 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의 궁정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논쟁의 결과는 선주민은 서구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국왕과 식민지당국에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고와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광산채굴, 농장개발을 위해 선주민을 노예로 취급하고, 그 토지를 빼앗았던 식민지에서의 일상은 그러한 이상적인 문제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중남미로 침공한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자원약탈을 위해 선주민에게 가혹한 노동을 가하면, 도미니코회사가 국왕에 고발하는 것으로 선주민의 정신적 및 물적인 복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16세기의 법률에서는 선주민의 노예화와 강제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지의 정복자에 의한 격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두 법률 모두 적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복은 정당한가에 대해서 스페인인의 문화적 우월성과 인디언정복전쟁의 정당성은 16세기 이후의 유럽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다(타케나카, 시라이 1992).
 스페인과 같은 카톨릭교 국가였던 프랑스는 신대륙의 식민지에서는 당초, 선주민의 교화 즉, 기독교로 개종시켜 「문명화」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경영의 차이는 스페인인의 경영자는 도시에 살며, 선주민은 그 주변에 결집하는 형태의 「분리주거」정책과는 달리, 프랑스인의 포교사는 선주민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 민족어를 배워 공생하였다. 그 배경에는 프랑스에서는 특히 영향력이 강했던 그리스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롭고 순박하여 건장한 야생인(Natural man)의 이미지를 선주민에게 투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등의 프랑스포교사와 함께 모피를 구하러 신대륙의 식민지로 들어온 악어사냥꾼들이 현지의 여성과 결혼하여 선주민사회로 흡수된 것도, 선주민을 바리오라는 지구에 살게 하며, 노동력으로만 선주민을 부렸던 스페인(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다(타케나카, 와다, 시라이 1992).

기독교의 여러 프로테스탄트파에 속하는 영국의 정복자는 대체로 포교에는 그렇게 열심이지 않았다. 또한 스페인인과 프랑스인이 구했던 금과 은이나 모피 등의 자원약탈보다는 농경을 위한 토지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영토확장에 힘을 쏟았다. 농지개척을 주로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었던 영국인 지배자는 선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은 적었지만, 선주민과는 철저하게 구분하여 지배를 하지만, 절대 교류는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속히 말하자면, 인종의 벽을 만들어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원인이 되었는지 프랑스나 스페인의 식민지와 비교하여 북미에서의 영국식민지와 이를 부분적으로 계승하였던 미국에서는 선주민과의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토미타 1997).

21세기의 선주민

현재 속속 식민지주의에서 해방되고 있는 선주민의 처우는 3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에서 식민지주의적인 상황이 완전하게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UN헌장에 보장되어있을 자결권은 있지만,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선주민이라고 인정되는 자치가 소수민족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상황인 것이다.
영국에서의 이민이 식민지국가를 성립하게 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이나 북유럽 여러 나라의 선주민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이른바 제3세계 혹은 선주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중국이나 터키 등지에서는 선주민은 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선주민의 고충

또한 고전적인 식민지주의가 그림자를 드리우던 것 대신에 신식민지주의(Neo Colonialism)이라는 음험한 영향이 선주민의 문화와 사회를 침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주민에 대해 실시되는 이언어교육(二言語敎育)에 의해 민족의 위기가 오는 것이 그 예이다. 여기서 이언어교육의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이뉴이트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19세기말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뉴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교육은 카톨릭, 영국국교회나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파가 주로 신자획득을 위하여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북쪽 지방에서 19세기후반부터 건설한 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19세기말부터 1950년대 전후까지 주로 종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때어낸 전원기숙학교에서는 교육은 영어로 이루어졌다(Battiste, Barman 1995;Darnell, Hoem 1996). 교육의 책임이 종교집단에서 연방정부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영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이언어교육 즉, 이뉴이트어와 영어를 병용하는 교육이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다. 하나는 「이행형」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학년의 아동에 대하여 우선 민족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중점을 영어로 옮겨나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족어를 통해 영어구사능력을 키운 다음, 영어를 생활언어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즉, 「이행형」프로그램은 종래의 동화정책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이언어교육방침인 「유지형」에서는 이언어(민족어와 영어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민족어와 불어인 경우도 있다)를 병용하며, 민족어를 중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고학년이 되어서도 민족어에 의한 문화전승을 하고, 수렵・어로의 「전통기술」 등을 노인이 들려주는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민족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유지형」의 목적인 것이다.

1999년 4월에 발족한 누나브트준주(Nunavut準洲)에서도 이뉴이트어와 영어(외형적으로는 불어도)를 공용어로 하는 것으로 보아 「유지형」의 이언어교육은 교육의 기본방침이다. 이뉴이트어와 「전통지식」을 중시한 기존의 커리큘럼은 답습・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존의 학교커리큘럼을 조사한 키시우에(1994)에 의하면, 어학수업으로써 이뉴이트어로 영어도 매일 한 시간씩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렵이나 어로 등의 「전통문화」, 노인들의 옛날이야기 등의 이뉴이트어에 의한 수업은 주당 1~2시간씩 있다.

「유지형」의 프로그램은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행형」을 바꾼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유지형」프로그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해결과제 중 하나는 어느 프로그램도 민족어를 통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금세기 전반까지 이루어졌던 영어만을 이용한 교육으로는 영어가 잘 이해되지 않았으며, 영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능력은 그다지 발달되지 않아서 민족어를 보존하자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민족어를 통하여 영어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어가 더욱 확실하게 습득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민족어와 「전통문화」 이외의 모든 교과는 영어나 불어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가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문화적인 가치로써의 민족어가 영어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앞으로 민족어의 장래를 크게 좌우하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주민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운동에 대하여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편승하고 있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서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부가 선주민운동을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선주민을 탄압하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정벌하는 것이다.

밝은 미래

한편에서는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선주민문제에의 대처가 선주민의 상황이 개선되는 요인【요소】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요인은 국가가 선주민의 생활영역을 병합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에서는 무주지라는 핑계가 법정에서 부정되고, 선주민의 전통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일정의 소유・관리권이 인정되었다(호소카와 1997;스튜어트 1997b).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자원에 대한 선주민의 권리이다. 생활영역과 동시에 선주민의 전통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자원 – 지하자원, 삼림자원, 해양자원 등 – 을 선주민이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해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스튜어트 2004). 캐나다 등지에서는 자원에 대한 선주민의 권리가 확정되고 있는(키시우에 편 2003, Berkes 1999) 경향이 정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UN선주민권리선언(초안)에서도 국제노동기구 제160조약이라는 형태의 국제적인 규약 등에도 이미 명기되어 있으므로,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선주민의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Anaya(1996)의 말을 인용해보자.
선주민이 경험한 과거의 「인종적」인 사상에 기인한 역사적인 현상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민이 느끼는 현재의 불공평과 차별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선주민은 생활영역과 생명을 유지하는 자원을 빼앗기고, 정치와 문화・사회적인 제도가 억압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경제 및 사회적인 면에서 피해를 받고, 커뮤니티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문화적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주류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인 것이다.

